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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hydrogen policy instruments of South Korea, China, and Japan based on Christopher Hood’s NATO model, comparing each country’s representative policy instruments and policy mixes. The interactions among the four core instruments—Nodality (information), Authority, Treasure (finance), and Organization—and their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the hydrogen industry are examined in depth. The findings confirm that the policy instruments employed by each country are mutually complementary, and that the coherence among instruments matters more than the effectiveness of any single instru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necessary for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hydrogen economy, including the strong inducement of private investment, the strengthening of legally binding regul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mported hydrogen management system.

        

      

      
        Keywords: 
Hydrogen Economy, Policy Instruments, Comparative Analysis, Energy Transition, East Asia, Energy Policy
키워드: 수소 경제, 정책 수단, 비교 분석, 에너지 전환, 동아시아, 에너지 정책

      

    

    

  
    
      1. 서 론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인 수소 경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개입에 의해 그 성패가 결정되는 정책 의존적 산업이다1-3). 정부는 법적 규제, 재정 지원,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수소 생태계의 조성을 촉진하고 청정에너지로써의 수소활용 촉진을 통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4,5). 이 과정에서 정책은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초기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쇄하는 강력한 동력원으로 작용하며,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정책은 산업을 촉진하는 촉매인 동시에, 부적절한 설계나 일관성 없는 집행을 통해 기술발전과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역촉매로 기능하기도 한다. 급격한 제도적 변화나 현실과 괴리된 규제, 혹은 정치적 가시성에 치중한 단기적 재정 지원은 오히려 수소 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결여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를 굴절시켜 투자를 지연시키거나 산업 생태계 전체를 황폐화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1).

      이러한 정책의 양면성은 정책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사이의 정합성 문제로 귀결된다. 정부가 보유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제도적 정교함에 따라 정책은 수소 사회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지렛대가 될 수도, 혹은 기존 산업 구조에 고착된 경로 의존성을 타파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기 수소 정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자원을 활용하여 어떠한 수단적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Christopher Hood의 NATO 모형을 분석 틀로 채택하여 수소 정책의 수단적 구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정부가 동원하는 정보(Nodality), 권위(Authority), 재정(Treasure), 조직(Organization)이라는 네 가지 핵심 자원은 수소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거나 때로는 저해하는 실질적인 힘의 원천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들 정책 수단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 특히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사례 비교를 통해 각국이 채택한 정책 수단의 조합이 수소 산업 생태계에 어떠한 제도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2. 정책수단 이론과 분석틀
      
        2.1 정책수단 이론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이란 정부가 정책목표 달성이나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활용하는 수단과 기법의 집합을 의미하며6-11), 이는 규제와 조세지출·세제감면을 비롯해 보조금, 직접 재정지출, 바우처, 정책홍보 및 설명회, 도덕적 설득 등 강제적·비강제적 방식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정책수단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하는 구체적인 기제이자 방법론으로 정의된다. 이는 정책 목표라는 추상적 의지를 실제적인 사회 변화로 치환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가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정책수단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정부의 개입 강도와 사회적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투영한다는 점에서 분석 단위로 기능한다.

        최근의 정책수단 이론은 단일 수단의 효과를 분석하는 차원을 넘어, 복수의 수단이 상호작용하는 정책 조합(Policy Mix)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12). 특히 환경정책이나 에너지 정책과 같이 기술적 불확실성과 시장의 외부성이 큰 영역에서는 어느 하나의 수단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2). 따라서 개별 수단들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는 상호보완성과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정렬되는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된다. 이러한 이론적 틀은 국가별 수소 정책이 어떠한 자원 배분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그 조합의 양상이 산업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유용한 근거를 제공한다.

      

      
        2.2 Hood의 NATO모형
        크리스토퍼 후드의 정책수단 이론은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핵심자원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본 모형은 정책의 전과정(정책형성, 집행, 평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활용된다. Hood는 정책수단의 유형중 첫 번째를 정보(Nodality)로 보았다. 정보 및 연결성의 성질을 가지는 정책수단은 정보 흐름의 중심(노드)에 위치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고, 조정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정보 제공을 주로 하는 본 정책수단의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과 수용성이 높다는 측면이다. 다만 구속력과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권위(Authority)이다. 권위의 정책수단은 법적, 제도적 권한을 통해 명령이나 금지, 허가를 부과하는 수단을 의미하며, 강제성이 있기에 즉각적인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정책수용성이 낮으며, 집행비용도 든다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 재정(Treasure)의 경우 재정적 유인 혹은 부담을 통해 행위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주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보조금이나 부과금, 혹은 디센티브에 해당하는 세금의 형태로 활용된다. 재정수단의 경우 유연하고 시장친화적이어서 수용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인센티브의 경우 공공의 재정부담이 제고된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Organization)의 경우 정부조직과 집행조직 구축등의 수단을 의미하며, 안정적인 집행구조 및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비효율이 제고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3 수소정책에서의 정책수단의 중요성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수소 정책은 국가의 비전을 실질적인 이행으로 치환하는 핵심 기제이다13). 수소 경제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정책수단은 단순한 집행 도구를 넘어,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일관된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산업 생태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전략적 매개체로서 기능한다14,15).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개별적으로 작동하기보다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한 정책 조합(Policy Mix)의 형태를 띨 때 그 효과성이 극대화된다12). 예를 들어, 청정수소 인증제와 같은 정보적 수단이 법적 근거인 권위적 수단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정적 수단과 정교하게 맞물리지 못할 경우,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수소 정책 역량은 단일 수단의 우월성이 아니라, 각 수단 간의 정합성(coherence)을 어떻게 확보하여 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사한 에너지 구조를 공유하면서도 각기 다른 정치·경제적 경로를 걸어온 한·중·일 3국의 수소 정책수단 비교는 각국이 보유한 정책 자원의 편중성과 보완성을 식별하는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비교 분석은 동북아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탐색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4 분석틀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수소 정책 믹스를 NATO 프레임워크(Nodality, Authority, Treasure, Organization)에 기반하여 비교 분석하며, 분석의 엄밀성과 재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설계를 적용하였다. 효과성은 정책 수단이 ① 수소 시장 형성, ② 탈탄소화 성과, ③ 산업 경쟁력에 기여하는 정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으며, NATO 각 차원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설정하였다: Nodality(정보)는 전략, 로드맵, 인증 시스템, Authority(권위)는 법률, 의무 사항 및 규제 의무, Treasure(재정)는 보조금, 세제 혜택, 차액계약(CfD), Organization(조직)은 전담 기관 및 조정 기구로 구분하였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동아시아 3국의 수소 전략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확대된 2017년부터 2025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사례 선정의 근거로는 한국, 중국, 일본이 각기 상이한 거버넌스 모델을 보유하면서도 동아시아 내 수소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NATO 차원의 비교는 ① 구속력, ② 재정 규모, ③ 이행 성숙도의 세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데이터는 공식 정책문서, 법령, 정부 보고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학술 문헌 및 산업 분석 자료로 이를 보완하였다.

        
          Table 1. 
				
          

          
            Analytical framework for NATO policy analysis
          
          

        

        
          
            
              	Category
              	Details
            

          
          
            	Definition of effectiveness
            	Operationalized as the degree to which policy instruments contribute to:
 ① Hydrogen market formation
 ② Decarbonization outcomes
 ③ Industrial competitiveness
Based on policy instrument theory
          

          
            	NATO coding rules
            	Nodality (Information): Strategies, roadmaps, certification systems
Authority: Laws, mandates, regulatory obligations
Treasure: Subsidies, tax incentives, contracts for difference (CfDs)
Organization: Dedicated agencies, coordination bodies
          

          
            	Temporal scope
            	2017–2025: Covers the emergence and expansion of hydrogen strategies across all three countries
          

          
            	Case selection
            	Korea, China, Japan: Leading hydrogen policy adopters in East Asia with distinct governance models
          

          
            	Comparative criteria
            	Each NATO dimension is evaluated using three indicators:
 ① Binding force
 ② Financial scale
 ③ Implementation maturity
          

          
            	Data selection
            	Official policy documents, laws, and government reports (primary), Supplemented by academic literature and industry analyses
          

        

        

      

    

    

  
    
      3. 분석결과
      
        3.1 한국
        
          3.1.1 정보: 청정수소인증제와 K택소노미
          한국은 수소발전과 관련하여 규제나 재정 지원 이전에, ‘청정수소란 무엇인가’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사회 전반에 전달하는 정보 수단을 핵심 정책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통해 청정수소의 개념, 기준, 범위를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K-택소노미를 통해 수소 관련 기술과 활동이 친환경 투자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과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정책 대상의 자발적 순응과 친환경 투자 결정을 촉진하는 신호 기능을 수행한다.

          청정수소 인증제도는 정보 수단으로서 청정수소의 기술적·환경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청정수소 인증제란 수소법 제 25조의 2에 따라 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이다63).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은 kgCO2eq/kgH2 이러한 기준은 단순한 기술 요건을 넘어, 어떤 수소가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인지를 구분하는 정보적 기준선으로 기능한다.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검사, 시정명령, 인증 취소 등 행정 권한을 보유하지만, 제도의 핵심 기능은 처벌보다 배출량 산정 방식, 시스템 경계, 추적성 요건을 명문화하여 정보를 표준화하는 데 있다. 현재 인증은 생산 단계까지의 배출을 포함하는 웰투게이트 방식에 기반하며(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운송·저장 단계의 배출은 제외된다는 점이 명확히 공표되어 있다. 이러한 한계 또한 제도 설계를 통해 공개됨으로써, 정책이 관리하는 범위와 관리하지 않는 범위를 시장에 분명히 알리는 역할을 한다.

          한편 K-택소노미는 수소 관련 활동을 보다 넓은 지속가능 금융 맥락에서 위치 짓는 분류·가이드라인 중심의 정보 수단이다. K-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여섯 가지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관련 인프라를 녹색 또는 전환 활동의 후보로 분류한다. 다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고 지침으로, 수소 활동이 친환경으로 간주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을 시장에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수단의 효과는 민간 부문에서 일관되게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K-택소노미가 비구속적 지침에 머무르면서, 다수의 민간 금융기관은 이를 체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적도원칙이나 IFC 성과 기준, 혹은 자체 ESG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16). 이는 한국의 수소 정책에서 정보 수단이 정책 신호를 제공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민간 투자 행태를 일관되게 조정하기에는 아직 제도적 응집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3.1.2 권위: 수소 법정계획과 수소법
          한국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이나 재정 유인 이전에, 법과 법정계획을 통한 권위적 정책수단을 핵심적으로 활용해 왔다. 한국의 수소경제는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정부주도로 불가피하게 추진되어왔으며17), 이 때문에 수소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국가 에너지 정책 문서에 포함되었다. 2004년 제2차 전력수급계획에 연료전지 보급이 반영된 데 이어, 2005년에는 ‘수소경제 대응 종합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다. 이는 수소를 장기 에너지 체계의 일부로 공식화하고, 정부 계획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한 초기 권위적 개입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때의 계획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수소를 전략 산업으로 재정의하고 2019년 ｢수소경제 촉진 로드맵｣의 발표와 2020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하여 수소경제를 더 이상 선택적 정책 영역이 아닌 법적으로 제도화된 국가 정책 영역으로 전환시켰으며, 권위적 수단에 기반한 수소경제 기반을 구축하였다.

          행정계획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수소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명확히 지정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수소는 법정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포함되며, 발전·산업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기술로 공식 위치를 부여받았다. 이는 단순한 정책 권고가 아니라, 국가가 정한 감축 경로 속에서 수소의 역할을 의무적 계획 요소로 규정한 권위적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권위적 정책수단의 정점에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한국의 수소법이 위치한다. 수소법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주기를 포괄하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의무, 안전 기준 준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다. 특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수소정책을 범정부적 조정 체계 하에 두고 부처 간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안전 관리 기준과 감독 권한을 명문화하고, 수소법은 산업 진흥을 넘어 행위 기준과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전환 법제로 확장되고 있다. 다만 수입 수소의 환경성 관리나 전주기 배출 규율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위적 규제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 보완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3.1.3 조직: 민관거버넌스
          한국의 수소정책은 법·제도 차원을 넘어 공공조직의 구축과 역할 분화를 핵심 집행 수단으로 하는 조직 중심의 정책체계를 형성해 왔다. 한국은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함으로써 수소경제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이를 실제로 집행·관리하기 위한 다층적 조직 인프라를 제도화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2025년 10월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통함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주요 공공기관은 수소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걸친 정책 기획과 집행, 기술 개발 지원, 규제 운영을 담당하는 핵심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으며18), 이를 통해 수소정책은 단순한 선언적 전략을 넘어 조직화된 행정 집행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수소협회와 같은 준공공·민간 조직은 정부 조직과의 협력 구조 속에서 산업계와 정책 당국을 연결하는 중간 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으로서, 기술 확산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도 정기적인 보고, 데이터 수집, 평가 기준 설정 등은 개별 기업의 자율에 맡겨지기보다는, 공공조직이 주도하는 행정적 관리·감독 절차를 통해 제도화되어 있다.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수소법 제6조에 근거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수소경제위원회가 설치되어,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재정 배분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중앙 조정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수소정책을 개별 부처의 분절적 사업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영역으로 관리하려는 조직적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중심의 정책체계에도 불구하고, 수소 생산 공정 전반의 환경적 영향, 특히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조직적 관리 범위의 한계와 취약성이 드러난다19).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50년 기준 수입 수소 의존도가 약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입 수소의 환경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관리하는 전담 조직이나 명확한 행정 절차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직 정책수단으로서의 수소 거버넌스는 구조적 공백을 안고 있다.

        

        
          3.1.4 재정: 수소발전입찰제도과 공적금융
          한국의 수소 정책은 최근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재정적 유인을 핵심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청정 수소 생산 시설 지원과 수소 발전 입찰 제도는 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도입된 청정수소발전의무화(CHPS)의 주요 구성 요소로, 청정수소인증제도(CHCS)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경우에 한해 정부 재정 지원이 제공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재정을 단순한 산업 육성 수단이 아니라, 기후 성과를 조건으로 하는 선택적 보상 메커니즘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HPS는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기존 연료와 혼소하여 발전하는 전력 생산자에게 직접적인 가격 기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초기 수소 경제의 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5년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수반하는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며, 정부는 수소 기반 발전에 대해 합의된 계약가격과 전력시장 가격(SMP)간의 차액을 보전한다20). 다만 이러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발전 사업자가 사용한 수소의 일부가 청정수소 기준(≤4 kg CO₂e/kg-H₂)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하며, 재정적 보상은 명확한 환경 성과와 연계되어 있다.

          CHPS 입찰 제도는 2023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24년 총 6,500 GWh 규모의 세계 최초 수소 기반 발전 입찰로 본격화되었다. 비록 전체 물량 중 750 GWh만이 낙찰되었으나, 이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청정 수소 보급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된다21). 그러나 2025년 5월 발표된 두 번째 CHPS 입찰(3,000 GWh 규모)은 같은 해 10월 중순 취소되면서, 이 재정 정책수단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암모니아–석탄 혼소가 국가 석탄 감축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중단의 배경으로 거론되었으며, 이는 재정 수단이 다른 에너지·기후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에 크게 의존함을 시사한다22).

          CHPS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개발은행, 산업은행, 한국신용보증기금 등 공공 금융기관들은 보조금, 정책 대출, 보증을 통해 수소 부문에 대한 간접적 재정 정책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수소를 전략적 녹색 산업으로 간주하고, 금리 인하, 대출 한도 확대, 우대 보증료 등 다양한 금융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적도원칙과 ESG 금융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환경·사회적 요건을 재정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재정 수단이 단기적 산업 촉진을 넘어 장기적 전환 금융과 지속가능성 기준을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 수소 부문에서 정부 주도의 핵심 재정 유인 수단은 여전히 CHPS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포트폴리오의 편중 역시 확인된다.

        

      

      
        3.2 중국
        
          3.2.1 정보: 유연한 정의를 수반한 상향식(Top-down) 
          중국의 수소정책은 강력한 최상위(중앙) 리더쉽과 분권화된 정보 확산이 결합된 형태로 특징지어진다. 중앙정부는 수소를 2030년 탄소피크와 2060년 탄소중립이라는 이중 목표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에너지 운반체로 위치시켜 왔다23). 가장 중요한 정보수단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NEA)이 2022년에 발표한 ｢수소에너지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21–2035)｣이며, 이는 수소를 중국의 국가 에너지 체계에 처음으로 공식 편입한 문서이다.

          이 계획은 산업 탈탄소화, 운송, 에너지 저장에서 수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그린수소’에 대한 경직된 정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 대신 정책 문서는 ‘청정·저탄소 수소(clean and low-carbon hydrogen)’라는 더 포괄적 개념을 채택하여,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산업 부생수소, 탄소포집을 동반한 화석연료 기반 수소 등 다양한 생산 경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다24,25).

          계획은 단계별 대표 이정표도 제시한다. 2025년까지는 산업 부생수소의 활용과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의 지역 내 이용을 중심으로 초기 수소 공급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량 목표로는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연간 약 10만∼20만 톤 생산, 연료전지차 약 5만 대 보급, 그리고 다수의 수소충전소 구축이 포함된다. 2030년과 2035년에는 재생수소의 최종 수요 비중을 추가로 확대하고, 보다 다각화된 수소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2025 중국 수소에너지 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수소 생산은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2024년에는 전체 생산의 50% 이상이 석탄에서 유래한다(Fig 1). 이러한 정보전략은 기존 산업과 지방정부의 초기 반발을 줄이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환경 기준의 명확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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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ogen production in China by production method in 2024
              Source: NEA, 202527).Hydrogen production in 2024 amounted to approximately 36.5 million tons.

            
            

            

          

          정보 확산은 2024년에 발표된 ｢공업 부문 청정·저탄소 수소 활용 가속화 이행계획｣과 같은 부문별 지침에 의해 추가로 뒷받침된다. 해당 문서는 철강, 화학, 정유 분야의 기술 로드맵과 실증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이들 문서는 통일된 기준을 강제하기보다는 지역의 실험을 유도하는 비구속적 조정 도구로 기능한다26).

          가장 최근의 핵심 진전은 2025년 12월 30일 공표된 공고(Announcement) 제7호에 따라, NEA가 ｢청정·저탄소 수소 평가 기준｣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표준 묶음을 승인·발표했으며, 이 기준이 2026년 6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27). 이 기준의 정책적 의의는 ‘청정수소’를 단순한 개념·수사적 표현을 넘어 측정 가능하고, 보고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MRV: 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 체계로 전환한다는 데 있다28).

          또한 중국의 2026∼2030년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수소 에너지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하였다. 해당 계획에 대한 권고안은 2025년 10월 중국 공산당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최종 개요는 2026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되었다. 국제 인증을 촉진하고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함으로써, 이 계획은 그린 수소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탈탄소화로의 보다 광범위한 전환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29).

          다만 중국의 정보수단은 몇 가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다. 예컨대 정책 신호가 수자원 스트레스나 토지이용 영향과 같은 사회·생태적 지속가능성 차원보다 산업 규모 확대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한다는 점이 지적된다30). 또한 지역 단위 데이터 수집의 분절성은 중앙정부가 성(省) 간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능력을 제한한다23). 그 결과, 중국의 정보수단은 의제 설정에서는 강하지만, 일관된 지속가능성 성과를 보장하는 데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3.2.2 권위: 법적 의무가 없는 계획 기반 
          권위 측면에서 중국은 강한 법적 의무(경성법)보다는 계획 기반·행정적 수단에 주로 의존한다. 수소정책은 산업정책과 에너지 계획이라는 더 큰 틀에 내재되어 있으며, 구속력은 독립적인 수소 입법보다는 국가 발전계획에 포함되는 방식에서 주로 발생한다.

          중앙 차원에서 수소 계획은 NDRC와 NEA가 발하는 정책 지침을 통해 행사된다. 이들 기관은 산업 진입 조건, 실증사업 승인, 탄소피크 이행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통해 수소 목표를 간접적으로 조정한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신호를 성(省) 단위 수소 계획, 보조금, 시범사업으로 확대한다.

          이 접근의 강점은 행정적 유연성이다. 지방정부는 수소 프로젝트를 신속히 승인하고 이를 산업단지나 지역 발전전략에 통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유연성은 규제의 비일관성도 초래한다31).

          또한 중국에는 수소의 전과정(lifecycle) 온실가스 배출이나 지속가능성 보호장치를 규율하는 통일된 ‘수소 특화’ 국가 프레임워크가 부재하다32). 일반 산업·환경 규제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수소 프로젝트는 주로 기존 환경영향평가(EIA) 체계로 규율되며, 이는 수소의 전과정 배출, 공급망 위험, 더 넓은 지속가능성 쟁점을 다루도록 설계된 제도는 아니다.

          더 나아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수소 소비 의무가 없다는 점은 권위 기반 수단의 강제력을 제한한다. 재생전력 의무할당제와 달리, 중국의 수소 도입은 대체로 자발적이며 국가 차원의 집행보다는 지방 인센티브에 의해 주도된다33). 이는 정책 집행의 불균등을 초래했고, 수소 개발이 장기 탈탄소 목표보다 단기 산업 확장에 치우칠 위험을 높인다.

        

        
          3.2.3 재정: 규모 주도·기술중립적 재정지원
          중국의 재정(금융) 수단은 수소 정책 믹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구성요소이다. 공공재정은 주로 지방정부 보조금, 실증사업 재원, 산업용지 및 전력에 대한 우대 접근을 통해 투입된다34).

          중국은 통일된 국가 보조금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보다는, 수소 촉진을 위한 분권형·시범사업(pilot) 기반 접근을 채택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책을 설계하도록 명시적으로 장려해 왔다24).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주요 지역은 지역 정책을 통해 연료전지차, 수소충전 인프라, 수전해 설비 제조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도입했다35). 또한 풍력·태양광 출력제한(curtailment)을 경험하는 재생에너지 부존 지역에 위치한 산업용 수소 프로젝트는 우대 전력요금이나 그린전력 직공급(직거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26).

          동시에 중국은 수소를 더 넓은 녹색금융 메커니즘에 점차 통합하고 있다. 녹색채권, 정책금융기관 대출, 국유기업(SOE) 투자 등이 인프라 확장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다만 재정 인센티브는 수소의 ‘색(그린/블루/그레이 등)’과 관련해 대체로 기술중립적이어서, 단기적으로 저비용 화석기반 수소의 우위를 강화한다30).

          현행 정책은 수소 관련 프로젝트의 빠른 확산에 기여했지만, 지속가능성 관점의 한계도 드러낸다. 공공 지원이 전과정 배출 성과보다는 보급·산업 규모 확대에 더 많이 연동되어 있으며36), 명확한 탄소 기반 가격 신호가 부재해 재생수소에 대한 유인이 제약된다. 이는 중국의 상당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다.

        

        
          3.2.4 조직: 부처 간 조정과 SOE 주도 집행
          조직 관점에서 중국의 수소 거버넌스는 매우 분절적이면서도 국가 중심적이다. 어느 단일 부처도 수소정책에 대한 전속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NDRC는 주요 현안을 조정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 구축을 명시적으로 요구해 왔다.

          산업 차원에서는 공업정보화부(MIIT)가 집행을 주도한다. 2024년 12월 발표된 ｢공업 부문 청정·저탄소 수소 활용 이행계획｣은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금, 프로젝트, 규제정책, 기술표준 등 핵심 정책수단의 조정과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명시한다.

          또한 국유기업(SOE)은 정책 집행자이자 시장 참여자로서 조직 측면의 중심적 역할을 차지한다37). 대형 SOE는 수소 생산, 인프라 개발, 산업적 활용을 지배하며, 내몽골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 자본과 기술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게 한다38). 동시에 지방정부는 수소 산업단지와 실증구역을 조성하여 수소 개발을 지역 경제·산업 전략에 내재화하고 있다35).

          이러한 조직 모델은 비교적 빠른 보급을 뒷받침했지만, 강한 행정 개입과 분절적 거버넌스라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중앙-지방 및 지역 간 조정 문제로 인해 역할 중복이나 경쟁적 정책 집행이 발생할 수 있다39). 또한 시민사회와 비국가 행위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은 투명성과 사회적 책무성 측면에서 도전이 될 수 있다.

        

      

      
        3.3 일본
        
          3.3.1 정보: 정량 목표에 기반한 전략 주도 
          일본의 수소정책은 정보 기반 정책수단의 가장 성숙한 적용 사례 중 하나로 널리 평가된다. 2017년 세계 최초의 국가 차원 ｢수소기본전략｣을 발표한 이후, 일본 정부는 장기 비전, 단계별 로드맵, 명시적 비용 목표를 통해 시장 기대를 유도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식에 일관되게 의존해 왔다40).

          이 접근은 강한 전략적 연속성과 명료성이 특징이다. 2023년 개정 ｢수소기본전략｣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에너지 운반체로서 수소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수소를 전력 부문·산업·국제 에너지 공급망을 가로지르는 시스템적 연결고리로 제시했다41,42).

          일본은 2030년 연간 약 300만 톤, 2050년 약 2,000만 톤이라는 기존 수소 소비 목표에 더해, 암모니아 등 수소 유도체를 포함한 2040년 연간 약 1,200만 톤의 확대 목표를 도입했다. 또한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기준에 기반한 수소·암모니아 도입 비용의 단계별 목표 등 비용 절감 벤치마크를 명시했다.

          일본 정보 수단의 핵심 특징은 2030·2050년 공급량 목표, CIF 기반 비용 목표, 탄소집약도(CI) 지표의 체계적 활용 등 정량적·투명한 정책목표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CI 기반 문턱값을 통해 저탄소 적격성을 운용함으로써, 수소 보급을 측정 가능한 탈탄소 성과와 명시적으로 연결한다. 이 체계에서 수소는 화석기반 그레이 수소 대비 전과정 배출을 약 70% 감축해야 하며, 이는 웰투게이트 기준 수소 1 kg당 3.4 kg-CO₂e 문턱값에 해당한다41,43).

          일본은 탄소회계에 관한 국제적 접근과 수소정책의 정렬 필요성도 강조해 왔다. 정책 논의 및 공청회 자료는 IPHE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 등 국제 방법론과 정합적인 CI 기반 평가방법의 사용을 언급한다44).

          또한 일본의 정보 수단은 시장 신호에 그치지 않고 대중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수용성까지 포괄한다. 2023년 전략은 안전, 인프라 구축,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대중의 이해’를 핵심 정책 축으로 제시했다41,45,46).

          그럼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일본의 수소전략은 수입 수소 및 수소 유도체 의존도가 높아 CI 불확실성과 해외 생산지의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 거버넌스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운다47,48). 또한 저탄소 수소를 단기적 실현가능성을 위한 과도기 옵션으로 위치시키는 접근이 장기화될 경우, 재생수소에 대한 장기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고 기술 고착(lock-in) 위험을 높일 수 있다25,49).

        

        
          3.3.2 권위: ｢수소사회 촉진법｣과 법제화된 거버넌스
          일본의 수소 부문에서 권위 기반(Authority) 정책수단은 최근 몇 년 사이 더 공식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전략 중심의 조정 방식에서 보다 법제화된 거버넌스 체계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2024년 ｢수소사회 추진법(Hydrogen Society Promotion Act)｣ 제정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나며, 이는 일본 수소정책 지형에서 중요한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 법은 저탄소 수소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법률에 의해 정의된 정책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며, 수소 관련 활동 전반에서 정부 주도의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한다47,50).

          이 입법 프레임워크 하에서 권위는 기존의 행정 관행을 통해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도화된 수단들을 통해서도 행사된다. 여기에는 사업(프로젝트) 계획 및 인증 제도, 수소 특화 규제 장치,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인증 제도는 사전에 정해진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수소 공급 및 수요 프로젝트를 정부가 인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규제상 인허가(authorization)를 탈탄소화 및 공급망 구축과 같은 상위 목표와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50). 안전 규제는 대체로 기존 법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지만, 해당 법은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 전반에 걸친 정책 조정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국제기구의 일본 수소 거버넌스 평가에서도 언급된 특징이다42).

          일본의 권위 수단은 수소 시장과 공급망을 구조화하는 데 있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프레임워크에 더 크게 의존한다50,51). 이러한 법제화는 특히 안전기준 및 인프라 입지 선정과 같은 영역에서 민간 행위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규제의 모호성을 줄인다. 이는 일본의 보다 광범위한 산업 거버넌스 전통-즉 산업정책이 재량적 행정 통제에 주로 의존하기보다 법률·제도적 장치에 내재되는 전통-과 맞닿아 있다52).

          그럼에도 일본의 권위 수단은 적용에 있어 의도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다. 엄격한 수소 소비 의무나 구속적 할당제(quota)를 도입하기보다는, 유인·조정·규제 촉진을 우선시해 왔다. 이러한 절제는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가격 부담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 그리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동시에 강력한 강제적 수요측 수단의 부재는 대표적 실증 프로젝트를 넘어 수소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권위 프레임워크가 법제적으로 정교하고 제도적으로 정합적임에도, 강제수단의 제한적 배치는 수요 구조 전환의 속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3.3 재정: 중앙집중형 재정지원
          일본의 재정수단은 포괄적이며 전략적으로 표적화되어 있고, 일본 수소정책 믹스의 핵심 축을 이룬다. 공공재정은 수소와 기존 화석연료 간의 지속적인 비용 격차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대규모 보급을 가로막는 주요 장벽 중 하나이다. 주요 재정수단으로는 그린 이노베이션 펀드(Green Innovation Fund), CfD(차액계약)형 가격 격차 지원 메커니즘, 그리고 공급 거점·항만·파이프라인 등 수소 관련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이 포함된다41,53).

          후속 시행규정과 장관 고시(ordinances)를 통해, 해당 법은 저탄소 수소 및 그 유도체에 대한 생애주기 CO₂ 배출 기반 탄소집약도(CI) 기준을 설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두 가지 주요 정책지원 범주와 결합된다. (1) CfD 메커니즘으로 설계된 가격 격차 지원, (2) 수소 가치사슬 전반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공급망 및 인프라 지원이 그것이다43).

          일본의 정책 경로는 ‘저탄소 수소’를 공공 지원 대상이자 장기 계약에 적합한 인증 가능한(certifiable) 상품으로 법률을 통해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 틀에서 CfD는 가격 위험을 완화하고 수익 예측가능성을 높여 프로젝트의 금융가능성(bankability)을 강화한다. 이러한 제도 설계는 그린본드,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그리고 공급망 투자 동원을 가능하게 했다. OECD 사례연구는 이에 따라 일본을 CfD 기반의 제도화된 보조금 체계를 통해 시장을 형성한 선도적 사례로 평가한다53).

          단기적·분절적 보조금과 달리, 일본의 재정지원은 장기적이고 중앙집중적 성격으로 설계되어 안정적인 재원 신호를 제공하며,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고 민간의 지속적 참여를 촉진한다. 최근 정책 개정은 재정지원이 단순한 기술 보급이 아니라 CI 기준에 점차 조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재정 인센티브를 탈탄소 목표에 더 밀접하게 정렬시키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변화를 기술중립적 보조금 접근과 대비되는 일본 수소금융 모델의 차별적 특징으로 지적해 왔다54,47).

          일본의 중앙집중적 재정 거버넌스는 지역·부문 전반에서 높은 수준의 정책 정합성과 일관성을 가능하게 한다. 대규모 공적 자금은 초기 상용화 단계에서 공급망 형성과 비용 절감에 전략적으로 집중되며, 공공과 민간 기업 간 조정을 강화하고 장기 로드맵의 신뢰성을 높인다42).

          한편, 공공재정에 대한 높은 의존은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동반한다. 비용 격차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보조금 규모는 상당하여 공공 예산에 지속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기술 학습에 따른 비용 하락과 실행 가능한 국제 수소시장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간의 재정지원은 경제적·정치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55-57). 이는 일본의 재정 중심 정책 접근이 본질적으로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3.3.4 조직: 중앙집중 조정과 제도화된 공공–민간 협력
          일본의 조직(Organization) 차원은 강력한 중앙 조정과 제도화된 공공–민간 협력이 결합된 형태로 특징지어진다. 경제산업성(METI)은 수소정책의 핵심 조정기관으로 기능하며, 전문기관, 전문가 위원회, 산업 협의체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중앙집중적 조직 구조는 정책 정합성에 기여하고 부처 간 분절을 제한하며, 프로그램 중복 위험을 줄여 비교적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41,47).

          동시에 일본은 민간 기업을 정책 설계와 집행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는데, 이는 오랜 조합주의(corporatist)적 거버넌스 전통을 반영한다. 산업계 행위자는 자문기구, 로드맵 수립 과정, 대규모 실증사업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정책수단이 기술적 역량과 변화하는 시장 여건에 긴밀히 정렬되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화된 공공–민간 협력 모델은 일본 산업정책의 특징으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58).

          일본의 조직 역량은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확장된다. 국제 협력은 해외 수소 공급망 개발과 국제 표준화 진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양자·다자 협력 프레임워크는 일본이 국가 경계를 넘어 조직적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국내 자원 제약을 보완하고 신흥 글로벌 수소시장 내 전략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51).

          그럼에도 리스크는 남아 있다. 높은 중앙집중성은 행정적 경직성을 유발하여, 급격한 기술 변화나 글로벌 시장 역학의 변동에 대응한 정책 적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절차 중심의 의사결정은 지역 또는 프로젝트 수준의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는데, 이는 제도적 경로의존성과 정책 관성에 관한 문헌에서 널리 논의되는 문제이다59,60). 다만 비교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조직 프레임워크는 특히 대규모 인프라 개발과 지속적인 국제 조정 측면에서, 보다 분절적인 체계에 비해 장기 수소 거버넌스에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4. 종합분석
      분석결과를 종합한 결과가 아래의 Table 2에 제시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K-택소노미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민간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K-택소노미의 비구속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 부문의 수용성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권위(authority) 기반 정책수단 측면에서 한국은 수소법과 법정 계획을 통해 수소경제를 제도화하였으나, 수입 수소의 환경 관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공공–민간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정책 집행이 강화되었지만, 수입 수소의 환경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였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와 같은 재정적 유인을 도입하여 기후 성과와 연계된 보상 메커니즘을 구축하였으나, 정책 신호의 신뢰성과 지속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Table 2. 
				
        

        
          Comparative analysis of hydrogen policy instruments
        
        

      

      
        
          
            	Dimension
            	S. Korea
            	China
            	Japan
          

          
            	Key Instruments
            	Effects /Limitation
            	Key Instruments
            	Effects /Limitation
            	Key Instruments
            	Effects /Limitation
          

        
        
          	Nodality
(Information)
          	Hydrogen Economy Roadmap (2019); National H2 Strategy; green hydrogen certification
          	(+) Market signaling; public awareness
(-) Weak enforceability; vague green H2 definition
          	H2 Mid- & Long-Term Plan (2021-35); Industrial Implementation Plan (2024); Clean H2 Standards
          	(+) Sector coordination; flexible diffusion
(-) Unclear green H2 definition; limited MRV
          	Basic H2 Strategy (2017, rev. 2023); cost & volume targets; CI-based standards (IPHE-aligned)
          	(+) Clear quantitative targets; intl. standard-setting
(-) Limited enforceability; import dependency risk
        

        
          	Authority
          	Hydrogen Economy Promotion Act (2020); safety regulations; supply chain mandates
          	(+) Legal certainty; regulatory predictability
(-) Slow to update; limited demand-side binding rules
          	National H2 planning system; decarbonization guidelines; carbon-peaking integration
          	(+) Rapid local implementation
(-) No binding legal mandates; fragmented standards
          	H2 Society Promotion Act (2024); certification system; supply chain regulation
          	(+) Legalized governance; infrastructure facilitation
(-) No binding quotas; cautious pace may slow demand
        

        
          	Treasure
(Finance)
          	FCEV subsidies; H2 station support; R&D funds; renewable H2 tariffs
          	(+) Demand creation; infrastructure build-out
(-) Heavy fossil H2 bias; limited carbon price signal
          	Local FCV/infra subsidies; green finance (bonds, SOEs); preferential electricity pricing
          	(+) Market creation; rapid scaling
(-) Technology-neutral; regional disparities; weak carbon pricing
          	Green Innovation Fund; CfD price-gap support; CI-conditioned incentives
          	(+) Investment mobilization; cost reduction
(-) High fiscal burden; subsidy dependency risk
        

        
          	Organization
          	H2 Convergence Alliance; inter-ministry coordination; public-private councils
          	(+) Stakeholder coordination; industry alignment
(-) Overlapping responsibilities; limited autonomy
          	Demo city clusters; H2 industrial parks; inter-ministerial body; SOE-led projects
          	(+) Rapid deployment; industrial integration
(-) Fragmented governance; limited non-state participation
          	METI-led coordina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tl. supply chain consortia
          	(+) Stable governance; global supply chain expansion
(-) Administrative rigidity; private sector dependence
        

      

      
        
          Note : Along with the expert judgment of three co-authors,,Effects (+) and limitations (-) are summarized from official policy documents and academic literature.
        

      

      

      결절성(nodality) 측면에서 중국의 수소 정책은 상향식 접근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소에 대한 유연한 정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초기 산업 단계에서 산업계의 저항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나, 지속가능성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권위 측면에서는 수소 정책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계획 중심 체계로 운영되어 행정적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그 결과 규제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재정적 정책수단은 지방정부 보조금과 기술 중립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단기적으로 저비용 화석연료 기반 수소의 우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국유기업(SOE)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중심의 분절된 거버넌스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조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정보 기반 정책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시장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신뢰성을 제고하며 투자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정량적 목표와 비용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수입 수소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탄소집약도(CI)의 불확실성과 해외 생산지에서의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권위 측면에서는 수소사회추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였지만, 강제적 정책수단의 부재는 수소 확산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재정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였으나, 높은 재정 의존도는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려를 낳는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중앙 조정과 제도화된 공공–민간 협력 구조가 구축되어 있으나, 제도적 경직성으로 인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탈탄소화와 경제성장이라는 이중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 주도적 접근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적 경로의존성에 따라 정책수단의 조합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역사적 경로의존성은 국가와 시장 간 관계 및 선호되는 거버넌스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강한 발전국가 전통을 가진 한국은 법률과 법정 계획을 통해 집행되는 권위 기반 정책수단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발전국가 전통과 코포라티즘이 결합된 일본은 전략 중심의 조정 메커니즘에서 점차 법제화된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61,62). 반면 국가자본주의 전통이 강한 중국은 독립적인 수소 법률보다는 국가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수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 간 협력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특히 낮은 에너지 자급률, 유사한 산업 구조, 낮은 경제 성장률이라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공유하는 중견국인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협력을 ASEAN, 중동, 아프리카, 중국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62). 중국과 한·일 간 수소 협력은 장기적으로 유망하지만, 경제안보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이미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수소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수소 정책수단을 비교 분석하여 각국의 정책 접근 방식을 파악하였다. NATO 분석 틀을 통해 해석한 결과, 정책수단들은 상호 보완적이며 개별 정책수단의 효과성보다 정책수단 간 정합성이 산업 생태계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정보 제공, 권위적 규제, 재정 지원, 조직적 관리가 조화롭게 결합될 때 수소경제의 성공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수단 간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 기반 정책수단이 권위 기반 규제 및 재정적 인센티브와 일관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의 보완이 고려될 수 있다. 단순한 비구속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점진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입 수소의 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 규제기관과 범부처 조정기구 등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속가능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

      넷째,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소 관련 규제의 법적 구속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섯째, 공공 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원 조달 방식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중장기적 과제로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함의는 정책수단 간 정합성을 높이고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특히 정보 제공, 규제, 재정 지원, 조직적 관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정책 설계는 수소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형성과 시장 신뢰 확보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는 수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국제 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각국의 전략적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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